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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기지국가의 탄생> 평화국가 탈 쓴 '기지국가' 일본
의 미래는
■남기정 지음,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펴냄

“‘평화국가’를 지켜야 한다.” “‘보통국가·정상국가’로 바뀌어야 한다.” 일본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
쟁이다. 기본 전제는 현재의 일본이 ‘평화국가’이고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. 평화국가라는 것
은 일본국 헌법 9조의 “전쟁 및 무력 사용의 포기와 군사력 및 교전권 부인” 조항에 따른 것이다. 이에
대해 새 책 ‘기지국가의 탄생-일본이 치른 한국전쟁’의 저자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일본
이 제2차세계대전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‘기지국가’로 재탄생했고 현재도 그렇다고 주장하고
있다. 

‘기지’라는 것은 독특한 의미를 지닌다. 전투병을 배출하는 것은 아니고 후방지원만 맡는다. 저자는
일본이 ‘기지국가’라고 주장한다. 즉 국방의 병력으로서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동맹국의 안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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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에서 기지의 역할을 함으로써 집단안전보장의 의무를 이행하고, 이로써 자신의 안전보장 문제도
해결하는 국가라는 것이다. 

일본의 기지국가화는 물론 패전에 따른 결과다. 순수한 의미에서의 평화국가도 가능했다. 하지만 곧
이어 일어난 한국전쟁은 일본의 변신을 강요한다. 우파들은 일본의 재무장을 원했지만 국내의 좌파
와 미국 등 외부세력은 이를 견제한다. 타협책이 필요했다. 

기지국가 논리는 대립하는 양측의 논란을 어느 정도 해소한다. ‘국방군(군대)을 보유하지 않는 것’은
일본의 전후 평화헌법이 규정한 제약을 유지한다는 것이고 ‘동맹국의 안보시스템에서 기지의 역할
을 다한다’는 것은 미일 안보조약의 의무에 충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. ‘눈 가리고 아웅한다’는 목소
리도 있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다. 

기지국가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. 아베 정권은 헌법을 바꿔 ‘정상국가’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
고 다른 쪽에서는 반대한다. 분명한 것은 일본이 현재 순수한 의미에서의 ‘평화국가’는 아니라는 점
이다. 저자는 일본의 독특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21세기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데 긴요하
다고 말하고 있다. 3만7,000원 /최수문기자 chsm@sedaily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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